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중단 주장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환자 조제 거부 종용 중단하라!”

지난 3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만나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책건의서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중단’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초지이다. 일일 확인자 수가 20만 명을 웃도는 

지금, 국민 건강을 최우선 해야 할 약사단체에서 비대면 진료 중단을 요구

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대한약사회가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 및 약 수령 방

식에 대한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는 것이다. 

최근 의료소비자위원회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처방 약 조

제를 거부당했다는 환자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확인 결과, 대한약사회가 

지역약사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플랫폼 이용 환자의 처방 약 조제 거부를 

종용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의료소비자위원회는 이러한 대한약사회의 행위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

위’로 정의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단 주장 철회하라.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단이 불러올 의료 공백이나 환자의 고충은 전

혀 고려하지 않고 직능단체의 이익만을 좇고 있다. 이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국민과 의료소비자의 반감을 불러와 대한약사회 스스로도 손해가 된다. 감

염병으로부터 국민과 의료진을 보호하는 비대면 진료 중단 주장을 당장 철

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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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대한약사회는 정부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하라. 

환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받은 약을 조제 받을 권리가 있다. 

약사는 코로나 확진, 면역력 저하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이 

제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약학 전문인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대한

약사회는 이제라도 법령과 정부 공고를 통해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처방 

약 원격 조제 및 배송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하나. 조제 거부는 명백한 위법 행위, 당장 중단하라. 

정당한 사유 없는 조제 거부는 약사법 처벌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환자와 의사를 

중개하고 약을 배송하는 플랫폼 사용이 조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약사회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약학 전문인

으로서 소명을 다하는 선량한 약사에 조제 거부라는 위법을 유도하는 행위

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원칙을 훼손 말라.

대한약사회의 명분 없는 비대면 진료 환자 조제 거부 행위는 2000년 시행

된 의약분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 어렵게 자리 잡은 ‘진

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 확진자 등 비대면 진료 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는 의약 전

문가로의 명예를 회복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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